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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� 1]

기술변화에� 따른� 일자리� 충격과� 대응� 관점

김성혁(민주노총�부설� 민주노동연구원� 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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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

○ 세계경제포럼,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(2023) : 기술 변화와 함께 저성장, 공급망 재편, 녹색경제 및 

에너지 전환 등 매크로 트렌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

-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2%(1,400만 개)가 감소될 전망

저성장, 공급부족, 생산비용 증가, 신기술 채택 등으로 

2020년 전망 대비 대체되는 일자리는 유사하나(8,500만 개 → 8,300만 개), 

신규 일자리(9,700만 개 → 6,900만 개)는 크게 감소할 전망임. 

- 첨단 신기술 채택(86.2%), 디지털 액세스 확대(86.1%), ESG 표준 적용(80.6%), 소비자 생활비 상승

(74.9%), 세계 경제성장 둔화(73.0%), 녹색전환 투자(69.1%), 공급부족 및 투입비용 상승(68.8%) 등 매크

로 트렌드가 향후 5년 내 산업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- 기업은 2027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및 앱(84.4), 교육 및 인력개발 기술(80.9), 빅데이터 분석(80), 사

물인터넷(76.8), 클라우드 컴퓨팅(76.6), 암호화 및 사이버 보안(75.6),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(75.3), 

AI(47.9) 기술 등을 채택할 의향 

- 직업별 일자리 변화

- 산업별 일자리 변화 : 미디어·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, 정부 및 공공부문, 정보기술 및 디지털 통

신, 부동산, 금융서비스, 공급망 및 운송 등에서 평균(23%)보다 높은 증가 예상. 

반면 도소매, 에너지 및 자재, 제조업, 자동차 및 항공, 숙박·음식·레저(2019년보다 감소)는 평균보

다 감소 예상

- 한국은 향후 5년 노동시장의 변화가 글로벌 수준 비슷하게 전망됨

· 데이터 입력원, 조립 및 공장노동자는 크게 감소, 행정 비서 감소

· 반면 비즈니스 서비스 및 관리자, 프로젝트 관리자, 일반 운영관리자, 화학처리공장 운영자 등은 

증가

· 자동화로 단순노무직과 제조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으나, 앞으로는 AI 등장으로 사무직·은

행원 등도 감소할 전망 

빠르게 증가 빠르게 감소

1 AI와 기계학습 전문가 은행원과 관련 사무원

2 지속가능성 전문가(ESG 경영 등) 우편서비스 사무원

3 비즈니스 인텔리전스(BI) :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 계산원과 매표원

4 정보보안 전문가 데이터 입력원

5 핀테크 엔지니어 행정 비서

6 데이터 분석가 자료 기록 및 재고관리직

7 로봇 엔지니어 회계, 부기, 급여 사무원

8 전기기술 엔지니어 입법자 및 공무원

9 농업 장비 운영자 통계, 금융, 보험직

10 디지털 전환 전문가 방문판매원, 노점상, 소매판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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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국 직업별,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분석하면(통계청)

1)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(최근 10년)

- 관리자, 전문가, 사무직, 서비스직 증가 추세
- 판매 종사자 급격한 감소(키오스크, 온라인 판매)
-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(추출·건설/금속성형·주조·용접/기계설치 및 정비/정밀기구, 세공 및 

수공예/식료품·목재·섬유·가죽제품 가공 기능원) 2022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
- 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16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
- 단순노무 종사자 2022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

 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천 명)

2)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(최근 10년)

- 전통산업인 제조업, 도소매, 음식숙박업, 금융보험 등은 고용 감소

- 반면 운수창고, 정보통신, 전문과학기술서비스, 보건업·사회복지서비스, 공공행정·사회보장서비스 
등은 고용 증가

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천명)

               산업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4.2

제조업 4,307 4,604 4,566 4,429 4,368 4,461 4,460
수도·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 93 106 115 135 169 147 144
건설업 1,780 1,854 1,988 2,020 2,090 2,114 2,077
도매 및 소매업 3,694 3,816 3,795 3,663 3,353 3,276 3,258
운수 및 창고업 1,428 1,429 1,405 1,431 1,586 1,644 1,676
숙박 및 음식점업 1,985 2,195 2,288 2,303 2,098 2,296 2,272
정보통신업 697 774 783 861 901 1,037 1,096
금융 및 보험업 878 799 794 800 800 782 784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,029 1,055 1,092 1,157 1,219 1,357 1,399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76 948 1,058 1,076 1,143 1,238 1,253
교육 서비스업 1,766 1,835 1,907 1,883 1,840 1,896 1,827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,566 1,781 1,921 2,206 2,534 2,858 2,883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4 428 428 495 467 512 499
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173 82 64 75 87 77 69
                     계 25,299 26,178 26,725 27,123 27,273 28,416 28,043

직업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24.2

1 관리자 404 335 371 395 436 475 453

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,129 5,291 5,491 5,480 5,885 6,168 6,250

3 사무 종사자 4,374 4,558 4,762 4,691 4,854 4,965 5,040

4 서비스 종사자 2,779 2,888 2,969 3,046 3,269 3,465 3,445

5 판매 종사자 3,154 3,121 3,037 2,897 2,681 2,621 2,538

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,357 1,186 1,266 1,383 1,463 1,481 1,170

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2,291 2,396 2,347 2,336 2,403 2,311 2,247

8 장치,기계조작 및 조립 3,111 3,194 3,098 2,957 3,053 3,003 2,997

9 단순노무 종사자 3,299 3,440 3,483 3,718 4,045 3,927 3,902

         계 25,897 26,409 26,822 26,904 28,089 28,416 28,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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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고용허가제 확대로 이주노동자 증가 

: 제조업(89.4%), 농식품업, 건설업, 일부 서비스업 + 2024년 음식점, 임업, 광업

· 2020년 이주노동자 5.6만 도입.  

· 2022년 이주노동자 6.9만 도입.  

· 2023년 이주노동자 12만 도입.

· 2024년 이주노동자 16.5만 도입 : 제조 9.5, 조선업 0.5, 농축산업 1.6, 어업 1, 건설 0.6, 서비스 1.3, 

탄력배정 2만명

2023.11월 취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제조업 취업자 11.9만 증가, 내국인 3천명 감소

○ 플랫폼·특수고용·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크게 증가

- 기재위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~2020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

현황 자료에 의하면, 비임금 노동자는 2016년 515만에서 2020년 704만으로 189만 명 증가함

- 비임금 노동자는 배달업, 대리운전, 학원강사, 다단계판매자 등 수수료를 받는 개인

사업자로 분류됨, 대부분 저소득 노동자에 속함.

플랫폼 종사자 규모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천 명)

 자료 : 플랫폼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과제(김준영 외), 2023, 고용정보원

순위 직종 2021 2022 증감률

1 배달·배송·운전 502 513 2.2

2 전문서비스(통번역, 강사, 상담 등) 53 85 60.4

3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31 57 83.9

4 가사·청소·돌봄 28 53 89.3

5 미술 등 창작활동 19 36 89.5

6 IT 관련 서비스 14 17 21.4

전체 661 795 20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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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이 크게 증가, 창작활동, 데이터입력 등

지역 기반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사·청소·돌봄은 크게 증가, 배송운전직은 2.2% 증가에 그침

2. 기술변화에 대한 관점 (기술 결정론을 넘어 사회적 합의 필요)

-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결정론 위주로 기술혁신, 산업전환을 추진. 4차산업혁명 위원회 구성에서
도 노동자대표 부재(40여명 중 한국노총 연구원 1인 포함했다가 제외, 학계 전문가, 기업, 정부 관료 
등으로 구성)

- 디지털 전환 등 기술변화의 목적은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
함.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일방적 기술혁신은 또 다른 불평등한 사회를 가져오게 됨. 
한국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서 2018년 헌법 개정안(정보기본권)을 제시한 바 있음. 

-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고용 및 노동조건 유지를 중심으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
있음. 대기업과 공기업은 고용 등 권리가 유지되고 있으나, 금융·사무·전문직의 경우 희망퇴직이 
많고, 노조가 없거나 중소기업·불안정노동 등은 일방적인 감원과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음. 기술
혁신과 사회변화 관련 정부 기구에 노동 등 이해당사자의 참가는 부재한 상태임.

- 노동조합과 진보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10대 정책을 정리하며 아래와 같음.

1. (인간 존엄성 및 사생활 보호) 인간 존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감시 도구로 사
용되지 않도록 하고, 회사는 노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유출해서는 안 된다.
2. (공정한 전환)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고용, 노동조건, 작업환경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, 소
득분배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
다.

3. (교육훈련)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 평생교육 보장, 저숙련 노동
자 교육훈련 기회 제공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한다.

4. (차별해소) 디지털 정보제공, 데이터 이용, 디지털 장비 사용 등 노동조건에서 구성원들 간 차별이 
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ICT 가치사슬이 평등·공정·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한다.

5. (행정)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, 공공행정이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
디지털 교육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 

6. (노동기본권) 플랫폼노동,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, 기업들이 규정과 법률로 
보장된 최저임금, 노동시간 규제, 사회보장, 연금제도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.

7. (기업) ICT 등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, 국가 간 데이터 보호 및 지적재산권에 
관한 규칙을 보완하여 글로벌 독과점을 방지한다. 

8. (공유경제) 정부, 지자체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에서 플랫폼에 대한 공유경제를 추진한다. 

9. (사회안전망) 플랫폼기업 등 디지털경제의 수혜자들이 실직자, 실업자, 불안정노동자 등 디지털경제

헌법 제22조 개정안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. 

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. 

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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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희생자들에게 소득을 분배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, 고용관계, 복지시스템 등을 혁신하여 사회안전
망을 강화한다. 

10. (노동자권리) 회사는 디지털화 관련 신기술이나 아웃소싱 추진 시 사전에 노동자 및 노동자대표에
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정보는 활용가능하고 납득할 만한 형태여야 한다. 디지털화 관련 작업조건
과 고용변화 등은 노동자 및 노조(노동자대표)의 동의가 필요하며, 디지털화와 관련된 필요한 권리를 
단체협약에 명시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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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� 2]

디지털화와� 독일� 노조의� 대응� 전략

이문호(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�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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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‘기술과 노동’ 관련 논쟁

∎쟁점 

- 노동시장(고용의 양적 문제) ⇒ 일자리 증감의 문제 ⇒ 기술혁신으로 감소하는 직군도 있지만 증가
하는 직군도 존재, 그러나 직업이동의 가능성/‘비 동시성’의 문제 발생 ⇒ 교육·훈련/사회복지 
확대  

- 노동과정(고용의 질적 문제) ⇒ 노동의 인간화 문제(고용·임금 안정성, 자율성, 노동내용/숙련의 문
제) ⇒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(누가/어떤 관점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)

∎역사적 흐름

- 산업화 초기(1차 산업혁명): 러다이트운동/마르크스 자본주의 비판(기계화 ⇒ 임금 저하/남성해고/여
성·아동 노동/장시간 노동)

- 20세기 초(2차 산업혁명): 컨베이어/테일러 시스템 도입 ⇒ 구상과 실행의 분리 ⇒ ‘탈숙련화’(노
동의 하향 동질화)/생산성 향상(⟶ 임금향상) ⇒ 포디즘/노자의 대타협

- 1970년대 이후(3차 산업혁명: 자동화) ⇒ 탈숙련화 vs, 재전문화 ⇒ ‘양극화’론 ⇒ 기술결정론 비
판

- 현재(4차 산업혁명: 디지털화/“제2의 기계시대”) ⇒ 기술에 대한 ‘긍정론 vs. 회의론’ 다시 대
두 ⇒ 기술의 양면성 강조/기술결정론 비판 ⇒ 설계/기술활용방식의 문제 ⇒ 자본주의 비판 ⇒ 노
조의 역량/정책/힘 중요

○ 유럽노총(ETUC)

∎디지털화에 대한 기본 입장
- 디지털화는 노동에 기회이자 위험 ⇒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/노조의 참여 필수
- 특히 아웃소싱(플랫폼 노동)으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증가 대책 중요

∎핵심 권고사항
- 기업의 아웃소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체협약 또는 표준노동조건 적용
- 새로운 기술/경영전략은 처음부터 감시 필요(나중에 확대 후에는 개선 어려움)
- ICT 도입 과정에 노동자 대표 참여 ⇒ 기업 및 공급망 전반에 정의로운 디지털화 협약(고용 및 데

이터 보호, 성과/행동 감시 또는 원격 통제, 연결 차단 권한 등),
-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일시적 보류와 같은 새로운 권리 
- 특고/자영업자 조직화

∎2016년 6월 “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: 디지털화에 대한 결의안”
- 노조의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일관된 EU의 디지털 전환 정책 촉구
- 직업교육/훈련, 일과 생활의 균형, 임금/노동조건 개선, 사회적 불평등/지역 격차/성차별 해소, 정보 

보호 등등 

∎2020년 7월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에 관한 유럽전략 결의안”
- ‘통제권은 인간에게 있다'는 원칙 적용 ⇒ 인간이 위험 요소 막을 수 있다. ⇒ 노동/노동자 참여, 

단체교섭/사회적 대화, 기업/개발자 책임 요구 
- 부당한 감시 방지, 편향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,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남용 방

지,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절한 규제, 투명성 보장 
등등

∎’2023~2027년 행동프로그램‘에서 채택한 디지털 전환 관련 노조의 과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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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디지털 전환은 성 편향적 경향(성별 고정관념/규범 강화) 보임 ⇒ 젠더 변혁적 프로그램 필요 
- 플랫폼 적극 활용 ⇒ 연대 네트워크 구축, 캠페인 강화, 노조/노동자/대중 참여 확대, 타깃 설문조

사, 교육/워크숍 제공 등
- 단체교섭 등 대응사례 수집, 벤치마킹 ⇒ 노조 대응전략의 우선순위, 체크리스트 등 개발  

○ 독일

∎디지털화 상황

- 독일노조총연맹(DGB) 조사: 2022년 1-6월 무작위표본 차출 방식으로 6,689명 전화인터뷰 (42개 질
문) ⇒ 산업별/직무별/디지털 형태별로 분석/대응조치

- 디지털화는 계속 확대, 그러나 전반적으로 작업량이 늘어나고 업무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
가 더욱 광범위해짐 ⇒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
다는 징후

- (긍정적) 2016년 DGB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22년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. 스트레스 수준은 
여전히 높지만, 단체교섭/공동졀정(사업장협약)은 작업부하와 디지털 통제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기
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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∎독일노조총연맹(DGB)

△ 전환헌장 (2021)

- 메가트렌드(디지털화/글로벌 정치적·경제적 권력 관계 변화/기후 중립)에 대응하는 노조의 10대 원
칙/투쟁 방향 

- (지향점) 더 나은 사회적(고용/사회안정망), 생태적(탈탄소화), 민주적(참여) 방향으로의 전환 ⇒ 큰 
정부(투자)/공동결정·산별교섭 확대/교육·훈련 등 요구 

-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기후정의의 전제조건 ⇒ 취약계층 임금향상/최저임금 투쟁은 기후정의 투쟁 

△ 플랫폼 노동에 대한 입장(2021)

- 노동자 권리 관철/노동자성 입증 책임 전환
- 단체협약 적용/공동결정 확대/단체 소송권 도입
- 노조/노동자 대표 기구의 디지털 접근권
- 디지털 평가시스템의 투명성/해약고지 기간/업무증명서(‘이력서’)/일반거래 약관에 대한 감시 강

화/차별과 희롱 방지/작업내용과 계획의 투명성
- 노동자 개인 정보 보호
- 1인 자영업자 보호/사회보장 확대/최저 보수 보장

△ AI에 대한 입장(2020)

- AI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목표, 위험 및 한계에 대한 공동 인식/정의 ⇒ 이를 위해서는 예방적 차
원의 참여/협상 과정 필요

- AI 제공업체 및 개발자에 투명성/검증 가능성/데이터 보호에 관해 요구/인증
- 데이터 사용 프로세스의 투명성
- 인간적 작업설계(고용안정/안전/업무 내용/작업부하 등) 및 결과에 대한 평가
- 노동자의 자율성과 결정권 침해 방지
- 공동결정을 강화하고 AI의 활용을 <테스트-개입-평가-재조정>의 학습 과정으로 설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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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사회적 대화: ‘전환을 위한 동맹’(Allianz für Transformation) 

- 연방 수상/독일노총 위원장/자연협회 회장/사용자단체 회장이 주도
- 산업전환이 사회 공동의 번영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

가 고위급 자문기구  
- 연방 수상이 회의 주재, 의제에 따른 관계부처 장관, 기업과 경제계, 노동계,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

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들이 참석 ⇒ 여기서 논의된 의제들은 해당 부처의 정책과 프로젝트로 발
전됨.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음:
⦁탄소 중립적 경제와 생활  
⦁자원의 효율적 활용
⦁디지털 혁신과 기술 주권
⦁국가와 행정의 현대화
⦁혁신에 개방적인 사회

∎통합서비스노조(ver.di)

△ 사회적 (공동)선언

- ver.di 선언 “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”(2014)
- ver.di/연방경제·에너지부의 공동선언 “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과 좋은 서비스”(2014)
- ver.di/연방노동사회부의 공동선언 “디지털 사회에서 좋은 일을 위한 다음 단계”(2015)
- ver.di/연방경제·에너지부/상공회의소 공동선언 “서비스4.0 - 디지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 

만들기”

△ AI에 대한 기본 입장 (2019)

- AI는 기회와 위험을 모두 내포 ⇒ 기회를 살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과 법적 가이
드라인 필요 

- 인간노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(노동자에 명령/통제하는 것이 아니라!) ⇒ 다음과 같
은 과제/요구 사항 설정  
⦁윤리적, 민주적, 사회적 기준 충족
⦁자율 무기 시스템 금지
⦁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통제 가능해야
⦁AI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
⦁노동의 공정한 분배
⦁AI로 인한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(예컨대 교육과 건강/보건에 투자)
⦁디지털 일용직 방지 ⇒ 법정 사회보험을 강화(예컨대 플랫폼 사업자도 보험료 납부) 
⦁평생 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
⦁직무교육을 위한 시간제 국가적 지원
⦁AI는 작업부하를 줄여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됨
⦁AI를 도입하기 전에 구속력 있는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을 초래하는지 확인
⦁인간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AI를 오용해서는 안 됨
⦁기계가 인간에게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됨
⦁기술은 사람이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함
⦁직원을 위한 특별 데이터 보호법 필요 
⦁노동자/노조의 가능한 한 일찍 참여 ⇒ 현장 노동자 대표 지원/조언 ⇒ AI로 인한 위험은 처음부
터 배제 되어야

⦁챗봇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함 
⦁내부 고발자 장려 및 보호
⦁AI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에 따른 안전 및 노동 관련 연구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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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 "인공지능(AI)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"(2020)

- 2019년의 입장을 확대한 것 ⇒ 개발자, 프로그래머, 경영결정권자와의 논의 및 기업에서 AI 시스템
의 계획, 개발, 구매 및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, 체크리스트,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하
기 위한 것

- 모토: "인공지능은 도구,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.”/“사람이 책임”
- AI 애플리케이션의 사회윤리적 표준에 대한 논의에도 기여 ⇒ 법률/단체협약/공동결정(사업장협약)

으로 구체화/실현   

- 윤리적 가이드라인/지표 ⇒ 의미/유용성, 인간의 접근성, 차별 금지/포용/양성평등, 지속가능성, 안전
성/견고성/라벨링, 고용안정/직무역량 강화, 직무 범위/결정 권한, 건강, 개인 권리/데이터 보호, 제
어 가능성, 투명성, 데이터의 질, 책임/의무 규정

△ 플랫폼 노동 지원/조직화

- 웹 기반 ‘클라우드 노동자’를 위한 ‘나는 더 많은 가치가 있다’(Ich bin mehr wert)라는 포털 
사이트 운영 

- 이 사이트는 2005년부터 IT 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개설되었는데 최근에는 
플랫폼 노동자에 중점 

- 노동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보수와 계약관계 등 노동조건에 대한 경험과 정보 교환, 전문가 상담, 
직무교육 등과 같은 직업적 문제도 같이 논의

- 이러한 노조의 사이트 운영으로 개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집합적 연대의식
을 갖는 데 기여

∎금속노조(IG Metall)

△ 기본 입장

- 디지털화 ⇒ 노동의 인간화 + 생산성 향상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(BMW - 로봇이 혼자 할 때와 사람이 혼자 할 때보다 85% 생산성 높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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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하이로드’ 전략: <고숙련-고부가가치-고임금>
- 모토: “Besser als Billiger, jetzt mitmachen!”, “Krise heißt nicht Entlassung, Krise heißt 

Verantwortung”
- 노동시간 단축(주 4일제 지향). 철강산업은 작년 12월 전환기 고용압박이 있을 경우 노사 합의로 

주 32시간(현 35시간) 축소 합의(임금 보전 1시간). 

△ ‘전환지도’와 ‘미래협약’

△사회적 정책협의체: 자동차산업의 예

- 중앙차원: ‘모빌리티 정상회의’(Mobilitäsgipfel). 연방정부 수상 및 관련 부처 장관, 노동계에서는 
금속노조 위원장과 주요 사업장평의회 의장 참석, 경영계에서는 독일의 ‘빅3’(폭스바겐, 다임러 
및 BMW)와 부품사 대표 및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⇒ 전환기 독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
정책적 권고 목적 

- 지역적 차원: ‘전환네트워크’(Transformationsnetzwerk). ‘모빌리티 정상회의’에서 합의한 지역
의 산업전환 지원책으로 금속노조가 주도(2022년 말 39개 지역에 설립, 이 중 26개는 금속노조 지
역지부가 구성) ⇒ 핵심 과제는 지역 내 노사정/대학/연구소/시민단체 등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
의 전환역량과 전략 개발

△ 다양한 세미나/워크숍 활성화

-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교류/토론. 본조에서 설계하고 지역에서 신청
- 예) 부퍼탈 지역 

⦁(기간) 2024.06.17 – 2024.06.21. 
⦁(주제) 노동의 미래 - 디지털화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?
⦁(강의) 정보화와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/디지털 네트워크와 새로운 조립라인/알고리즘 윤리(디
지털화가 인간친화적이 되는 방법)/인공지능과 신경망/모든 것이 숫자가 될 때(경제화와 그에 따
른 효율성 및 성과 능력의 평가 기준)/계량화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재구성

△신산업 조직화 

- 플랫폼 노동: 2015년부터 ‘페어크라우드워크’(faircrowdwork)라는 포털사이트 운영 ⇒ 플랫폼 노
동자 상호 연결, 경험과 정보 교환한다. 플랫폼들의 업무 내용과 계약관계 및 노동조건 평가 및 공
개하며,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충 상담, ‘1인 자영업자’온라인으로 쉽게 금속노조에 가입 가능

- IT/미래형 모빌리티 기업: 예컨대 독일의 ‘테슬라’ 신공장을 전략적 조직화 사업장으로 선정, 작
년까지 천 명이 넘는 노동자 조직화

- 재생에너지 산업: 예컨대 2010년대 초/중반 조직화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20개의 회사에 사업장평
의회를 설립하고 1,500여 명의 조합원 신규 조직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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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 동향

- 공공 서비스와 철도 부문에서는 디지털화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독립적 ‘디지털화 단체협
약’(Digitalisierungstarifvertrag) 또는 “단체협약 노동4.0”이라는 별도 협약 존재

- 화학, 금속 및 전기 등 대규모 산업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‘디지털화 단체협약’
보다는 기존의 협약을 보완하거나 다른 전환 과정(탄소중립/고령화/세계화 등)과 연계 또는 새로운 
직종(예컨대 ‘모바일 노동’)에 대한 별도 협약 추진

노동4.0 

- 노조의 참여하에 노동부가 제시한 디지털 시대의 노동정책적 방향(2015년 녹서/2016년 백서 출간)

- ‘산업4.0’의 기술중심적 사고 비판 ⇒ ‘노동4.0’(노동의 인간화)과 결부 돼야 

  

△금속노조의 ‘모바일 노동’ 단체협약(2018년)의 주요 내용

- 목적: 모바일 노동은 시간과 노동의 유연성을 일과 생활의 양립과 개인과 회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

용할 수 있도록 함

- 개념 정의: 모바일 노동은 건물 밖에서 일시적으로(유연하게) 또는 정기적으로(정해진 날짜에) 수행되는 

근로계약상의 노동(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음).

- 사업장협약을 위한 기본 원칙: 

⦁모바일 노동으로 인한 직원의 불이익 금지

⦁법 및 단협으로 규정된 노동시간 준수 

⦁연결하지 않을 권리 

⦁부서 또는 종업원 회의 참여 권리

⦁법적 상해 보험의 유효성

⦁휴가 중 노동 불허용

⦁필요한 경우 모바일 노동의 기술 관련 직무교육

⦁모바일 노동의 장소/기간/빈도, 직원의 이해관계가 고려, 노동시간 문서화, 근무 장비, 데이터 보호, 성

과 및 행동 모니터링, 갈등 해결 메커니즘 등 서술

⦁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초과 근무는 상사의 요청이 있고 사업장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 경우에

만 해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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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은행과 보험 분야는 금속/전기·전자/화학 등 대산업과 유사하게 포괄적인 ‘디지털화 단체협약’ 
없이 개별적인 사항 규제. 그러나 대산업과는 달리 다른 전환 과정(탄소중립 등)과의 연계성 적음. 

- 유통, 정보 통신 기술(ICT 부문), 항만 부문, 사회보험 등에서는 대각선 교섭이 주를 이룸: 유통 부
문에서는 최초로 2022년 ver.di와 패션 체인 업체인 H&M(14,300명)과 디지털화 단체협약 체결(사업
장평의회 참여권 확대/고용 보호/직무 자격(임금)/노동시간 등)

- 건설, 요식, 관광, 농업 등에서는 디지털화 관련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음. 이 부문은 조직률이 낮
고 불안정 고용/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영역 ⇒ 교섭 정책 측면에서 디지털화보다 분배(임금) 문
제에 집중.

△ 단체교섭의 주요 의제

- 고용의 변화와 대응 ⇒ 교육·훈련/전환수당/노동시간 등
- 직무 및 자격 요건의 변화와 대응 ⇒ 인력 계획/직무등급 하향 방지 등
- 작업조직의 변화와 대응 ⇒ 건강/노동강도/일의 내용, 연결 차단 권리, 모바일 노동/재택근무 등
에서 기술장비/데이터 보호/근무시간 등, 

△ 교섭의 어려움

- 디지털화에 대한 정의와 규제 대상에 대한 공동 이해 
- 디지털화의 문제는 표준 단체협약으로 표준화하고 일반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면적
-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해 신속하게 솔루션 찾기가 어려움

<단체협약 현황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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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의 관점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
- 새로운 플랫폼 경제에서 노조의 전통적 의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각(임금/고용/

노동시간/불평등 등) ⇒ “프레카리아트” 등장
- 논쟁 대상(AI, 플랫폼/모바일 노동 등)에 대한 조직적/통일된 입장과 가이드라인 제시 ⇒ 노정 및 

노사 단체교섭 의제 
- 중앙/지역/사업장 차원에서 중층적/체계적 노동의 이해 대변 구조 형성
- IT/모빌리티/재생에너지 부문 등 신산업 조직화

- 우리와 제도적/정치적 환경이 다르고, 특히 인적/재정적 규모에 큰 차이 ⇒ 우리가 할 수 있는 (조
그만) 일부터 시작하여 ‘나비효과’를 만들어야 할 것. 


